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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ur unions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key actor i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However,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unions and income inequality is not straightforward but it varies depending on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texts.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s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government partisanship as major conditions affecting the incom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labour unions and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In 
particular,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union density on income inequality 
in terms of market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using panel data from OECD 
countries of the period 1990~2019 when the Cold War ended and globalization 
intensified.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unions on reducing income 
inequality was more pronounced in disposable income than in market income, and the 
effect was conditional. The union's effects vari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rather than the coordination mechanism.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e union's impact was evidenced in centrist governments rather than 
left-wing governments. These findings indicates tha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labour 
unions are adopting more flexible political strategies, moving away from their traditional 
relationship with left-wing parties. These results suggests that unions' political and 
economic roles shows both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era of rising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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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주요 행위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노동조합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제도적 특성과 정부의 정파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강화

된 냉전 이후 1990~2019년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직률

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시장소득보다 처분가능

소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는 조건적이었다. 노조의 효과는 조정 메커니즘

보다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에 따라 달랐다. 선행연구와 달리 정치적 조건에서 

노조의 효과는 좌파 정부가 아닌 중도 정부에서 나타났고, 이는 노조가 세계화 시대에 

전략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노조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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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많은 학자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주로 단체교섭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단체교섭 측면에서, 노조는 표준화된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사용자 

단체 및 정부와의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임금 분산을 억제하였다

(Freeman & Medoff, 1984; Western & Rosenfeld, 2011). 정치적 측면에서는 최

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고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관련 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노조의 쇠퇴를 지적하며

(Ahlquist, 2017; Bartels, 2016), 노조와 소득 불평등이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Chao & Ee, 2024; Perron, 2023). 즉 노조의 조직률 감소는 노조의 

임금 협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Doellgast & Benassi, 2020; 
Garnero, 2021). 노조의 영향력은 대공황 이후 지난 100년 이상 자본주의 산업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사회적·정치적 제도들 속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Visser, 2013). 이에 학자들은 복잡한 제도적 맥락을 바

탕으로 노조의 영향력에 접근한다(Wallerstein & Western,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교섭은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므

로, 구조적인 환경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Visser, 2013). 가령, 퀴
네(Keune, 2021)는 노조 조직률, 중앙집중화된 교섭 방식, 사회적 합의 제도 

등이 결합할 때, 노조가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조의 영향력은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달라진

다(Brady et al., 2017). 전통적으로 좌파 정부는 노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며, 노동 친화적 정책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Korpi,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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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s, 1976). 반면 우파 정부는 시장 중심적 접근을 선호하며 노조보다는 

생산자와 중산계급을 대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최근에는 중도 정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

다(Kelly & Witko, 2012). 종합하자면,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소

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조와 정당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사민당 및 좌파 정당들이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변화하여 전통적 지지집단인 노조의 이익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하면서, 노
조 또한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Montebello et al., 2023). 특히 내부자-외부자 이론은 노조와 좌

파 정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가정에 의문

을 제기한다(Lindbeck & Snower, 2001; Rueda, 2005). 이는 노조가 교섭 과정

에서 내부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과 같은 좌파 

정당으로부터도 정치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의 이중화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ueda, 2005).

위와 같은 이론적 대립은 현대 노동 환경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

어,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도

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조의 영향

력이 어떻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조 조직률

과 함께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 조정 메커니즘, 그리고 정부 구성 인사

들의 당파적 성향 등 다양한 조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세계화 시대 노조의 정치·경제적 역할에 대한 포괄적 이

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국가들의 패널 데

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 조직률의 감소

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임
금 교섭의 중앙집중화와 중도 정부의 당파성이 조건으로 노조 조직률과 상호

작용할 때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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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영향력이 단순히 조직률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과 3장에서는 먼저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가설을 도출

한다. 4장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소득 불평

등에 미치는 노조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제도적·정치적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종합하고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Ⅱ. 기존 연구 검토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노조의 임금 평준화 효과에 주목하였으나(Freeman & 
Medoff, 1984; Card, 2001), 최근에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노조의 역할

과 영향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루어지고 있다(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특히 최근의 정치경제학 연구들은 노조의 쇠퇴가 노동시장 보

호 약화, 최저임금 하락, 그리고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

(Ahlquist, 2017; Bartels, 2016). 구체적으로,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평

준화를 추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함으로써, 소득 불

평등을 개선해 왔다. 같은 논리로, 연구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노조의 영향력 

약화는 소득 불평등의 악화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Chao & Ee, 2024; Perron, 
2023).

그러나 노조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내부자-
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노조는 내부 노동자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Lindbeck & Snower, 2001). 예컨대, 프랑스와 독

일의 사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을 보장받은 반면, 저소득 노동자

들은 경기 침체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동 완충제 역할을 하였

다(Gautié, 2011; Palier & Thelen, 2010). 결과적으로, 폰투슨(Pontuss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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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조가 여전히 평등주의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연구들은 여전히 노조 영향

력 약화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임을 재확인하였다(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Kristal & Cohen, 2017). 빅터(Victor, 2019)는 자본과 노

동의 교섭력이 임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한계 생산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파 이론을 반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크리스탈과 코헨

(Kristal & Cohen, 2017)은 임금 결정 제도 약화의 중심에는 기술 변화가 아닌 

노조 조직률의 하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노조 조직률의 변화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단체교섭 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arnero, 2021; Keune, 2021). 이는 노사 관계가 단순히 노조 조직률

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왔

기 때문이다(Wallerstein & Western, 2000). 특히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 이후 

발전한 단체교섭과 임금 협약의 적용 제도들은 노동시장의 치열한 경쟁 과정

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며 불확실성을 줄인다(Visser, 2013). 즉, 각국의 노조들

은 제도적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의 연구들은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조정(Coordination) 메커니즘, 단체교섭의 

적용 범위(Coverage) 등 교섭 과정의 제도적 변수에 주목하여 불평등 완화 효

과를 분석하고 있다(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Visser, 2016). 

실제로 중앙집중화된 체계와 조정 메커니즘은 임금 불평등 개선에 도움 되

는 것으로 여겨진다(Ahlquist, 2017; Dahl et al., 2013; Garnero, 2021). 두 요소 

모두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여
기서 중앙집중화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예: 국가, 산업, 기업)을 의미하며, 
조정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교섭 단위 간의 임금 정책을 통합하는 정도를 나

타낸다. 이 두 개념은 노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Visser, 2013).

먼저 중앙집중화된 교섭 체계에서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수준, 실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만, 분권화될수록 이러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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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나기 어려워진다(Dahl et al., 2013). 반면, 조정 메커니즘은 경제 전

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한다(Addison, 2016). 이는 상위 수

준에서 합의된 내용을 하위 수준으로 전달하는 사회적 파트너의 신뢰와 역량

이 형식적으로 유사한 단체교섭 제도 간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Vandekerckhove et al., 2022).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단체교섭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Baccaro, 2011; Visser, 2013).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유연성 요구 증가 등

으로 인해 단체교섭 제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써(Visser, 2013)는 산

업별 협약이 과거의 평등화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의 유연성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조정 메커니즘도 소외계층을 포괄

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바카로(Baccaro, 2011) 역시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

의 재분배 효과가 1990년대부터 약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한편,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정치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Macdonald, 2019; Mosimann & Pontusson, 2017). 노조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hlquist, 2017; Leighley & Nagler, 2007). 결과적으로, 노조는 단순히 노동자

들을 넘어서, 특정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이해된다(Kim & 
Margalit, 2017).

따라서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 관계는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달라진다

(Alexiou & Trachanas, 2023). 권력자원 이론(Korpi, 2022; Stephens, 1976)은 소

득 분배의 불평등이 노동계급의 조직된 힘과 정부 역할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브래들리 외(Bradley et al., 2003)의 연구는 노조 

조직률과 임금 교섭의 중앙집중화가 정부의 정파성과 결합하여 소득 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폰투슨(Pontusson, 2011)
은 북유럽의 사례를 통해 사민주의 정책의 성공에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노

조의 존재가 결정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노조와 정당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Lindvall & 
Rueda, 2012). 이미 포괄정당으로 변화한 유럽의 사민당들은 전통적 노동조합

보다는 중도층과 도시 중산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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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동조합 또한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과거의 독점적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령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나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노동 개혁을 밀어붙였고, 최근 서구의 일부 노동자들은 중도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도 관찰된다. 노조도 이제 선택권이 생기게 된 것

이다. 

한편, 종속변수의 측면에서 일부 연구들은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시장소득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처분가능소득에서 발생하는지 충분히 규명

하지 않았다(Garnero, 2021; 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Vandekerckhove 
et al., 2022). 노조가 제도적 환경과 정치과정을 통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시장소득보다는 조세정책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한

다. 첫째, 노조의 영향력을 조건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노조 조직률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되,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수준, 조정 메커니즘, 정부

의 이념적 성향 등 제도적·정치적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한다. 둘
째, 노조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장소득

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모두 활용하여 노조의 1차 분배 및 재분배 효과

를 동시에 살펴본다. 

Ⅲ. 이론적 논의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양상을 보인다. 초기 연구

들이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주목했다면,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제

도적, 정치적 조건을 고려한다. 특히 단체교섭 제도의 특성과 정부의 정파성 

등이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조건 짓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

먼저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근본적인 관계는 논쟁적이다. 노조가 소득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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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심화한다는 주장은 노조 프리미엄이 노조와 비노조 간 임금 격차를 확대

하고, 고용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논리에 기반한다(Friedman & Friedman, 1980; 
Lewis, 1963). 특히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맥락에서, 노조는 내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외부자와의 격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Lindbeck & 
Snower, 2001).

반면 위협 효과 이론은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이 비노조 부문에 확산하여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동일 노동 동

일 임금’의 원칙에 입각한 단일 임금 체계와 자동승급제를 관철하고(Freeman 
& Medoff, 1984), 저학력 및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

여 소득 불평등을 개선한다(Blau & Kahn, 1996; Card, 2001).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노조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의 완화 효과가 클 것이다.

이 연구는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과 정

부의 당파성에 주목한다. 먼저 단체교섭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식적인 협상 제도로, 때로는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의 갈등이 수반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체교섭은 경제적, 사회적 압력을 중재하고 

시장 경제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정된 교섭 모델

은 파업을 감소시키고 임금을 안정화한다(Visser, 2013). 특히 학자들은 포괄적

이고 중앙집중화된 교섭 제도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지적한다(Blau 
& Kahn, 1996; Visser, 2013).

단체교섭 제도는 크게 중앙집중화와 조정 메커니즘으로 나뉜다. 중앙집중화

는 국가나 산업 전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교섭부터 개별 기업이

나 지역 단위의 분권화된 교섭까지 다양하다(Visser, 2013). 이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서 유럽의 조정 시장 경제와 영미식 자유 시장 경제를 구분 짓

는 기준이 된다(Hall & Soskice, 2001). 

다음으로 조정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단체교섭 단위의 임금정책을 통합하

는 정도 또는 상위 행위자의 합의사항을 하위 행위자가 따르거나 준수하는 정



세계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제도적·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180

도로 정의된다(Kenworthy, 2001; Visser, 2013). 가네로(Garnero, 2021)에 따르

면, 조정을 통해 산별 협약이나 기업 협약 과정에서 거시 경제 조건을 고려한 

공통의 임금 인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정 메커니즘은 노조

의 집단적 입장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불평등 완화와 노사관계에 기여한다.

비써(Visser, 2013)에 따르면, 완전한 중앙집중화와 완전한 조정이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다. 완전히 분산된 기업 수준의 교섭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한 노조(연맹)가 국내의 모든 근로자 대

표를 독점하는 상황에 가깝고,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고용주 협회가 국내 700
여 개 기업별 협약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최고 수준의 연맹 간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교섭도 하위 수준에서의 모니터링

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단체교섭이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적 힘이 담보되

어야 한다. 돌가스트와 베나시(Doellgast & Benassi, 2020)는 단체교섭이 노조

와 사용자 간 권력관계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노조의 참여적이고 조직적인 권

력이 협상 능력을 결정한다. 반면, 노조 조직률이 낮거나 일부 집단만을 대표

하는 경우 노조의 독점효과가 압축 효과를 압도하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Baccaro, 2011). 

결론적으로 노조의 조직률과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 그리고 조정 메

커니즘은 상호작용을 하여 소득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수준이 높을 때, 노조 조직률의 소득 불평

등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3: 단체교섭의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노조 조직률의 소득 불평

등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노조는 정치시장에서 조직화된 표를 가진 중요한 집단적 행위자이다. 노조

의 정치적 동원 활동은 다층적인 효과를 만드는데, 이는 투표율 증가와 정당

에 대한 영향력 강화(Ahlquist, 2017)부터 경제 정의 및 재분배 요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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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onald, 2019)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권력자원 이론은 노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Brady et al., 2017). 코르피(Korpi, 2022)와 스티븐스(Stephens, 1976)는 자본과 

경제 엘리트가 국가의 노동정책과 기업에서 노동과 약자들보다 우위에 있다

고 지적한다. 한편, 권력자원의 불균형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과 약자들

은 연대와 결속을 통해 정치적 자원을 결집한다. 즉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

하고 권력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Huber & Stephens, 2010). 특히 

노동계급은 좌파 정당과 선거에서 표와 정책을 거래하고, 이는 사회적 차원에

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한다. 가령 사회민주당은 노조와의 연합으로 얻은 정치

권력을 재분배와 사회 정책 실현에 사용한다(Korpi, 1989). 구체적으로 사민당

과 좌파 정당은 최저임금을 높이고(Huber & Stephens, 2010), 빈곤율을 낮추며

(Brady et al., 2017), 노조에 친화적인 협상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루에다(Rueda, 2005)의 연구 이후, 사민당과 노조가 노동시장 내부

자와 외부자의 이익 중 어느 쪽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등장했

다. 내부자는 높은 고용 보호를 통해 안정을 얻지만, 외부자에게는 이러한 보

호가 오히려 취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사민당이 노동시장 내부자를 

위한 정책을 취하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좌파 또는 중도좌파 정당들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딜레

마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내부자의 이익을 강조하면 외부자의 지지를 잃고, 
외부자의 이익을 강조하면 내부자들이 중도 우파 정당으로 이탈하기 때문이

다(Lindvall & Rueda, 2014). 이와 더불어,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노조와 좌파 정당 간의 전통적 관계도 재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

적 원인에 대해 오베리 외(Öberg et al., 2011)는 1970년대 이후 노조와 좌파 

정부 간의 교환 관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노동계급과 좌파 정당 간 전통적 연대가 느슨해지면서, 중도 정당들

이 노동자들에 접근한다. 켈리(Kelly, 2009)는 미국에서 중도 정당이 좌파 정

당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중도 정당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손정욱과 박종희(Son & Park, 2024)의 연구에 



세계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제도적·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182

따르면, 중도 정부는 좌파나 우파 정당에 비해 조직화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도 정부는 노

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유권자 모두를 상대로 정책을 실행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집권을 준비할 수 있다. 노조 또한 전통적 연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정치

적 선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Jansson, 2017) 중도 정부와의 새로운 연

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

다.

가설 4: 정부 내각 구성원 중 좌파 비율이 높을 때, 노조의 소득 불평등 감

소 효과가 커질 것이다.

가설 5: 정부 내각 구성원의 중도 비율이 높을 때, 노조의 소득 불평등 감

소 효과가 커질 것이다.

Ⅳ. 연구 설계: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 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쳐 다

수의 국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OECD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민주적 제도들을 공유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조와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충분한 차이를 보

이기 때문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한 이유는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1차 세계화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2차 세계화가 주로 자본주의 진

영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1990년 이후 냉전 종식과 함께 시작된 3차 세계화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통합을 나타낸다. 1990년 이후, 3차 세계화 및 탈산업

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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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

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 효과 모델을 사

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0년 단위의 연도 고정 효과와 국가별 고정 효과를 모

델에 포함했다. 연도 고정 효과는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추세와 특정 시기의 

공통적인 충격을 통제하기 위함이며, 국가별 고정 효과는 각 국가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제 방법은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주요 종속변수로는 프레데릭 솔트(Frederick Solt, 2020)의 표준화된 세계 소

득 불평등 데이터(SWIID)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에서 소득 불평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각각은 

세전과 세후의 가구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두 가지의 지니계수를 동시

에 다루는 이유는 노조가 사전 분배와 사후 분배 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노조 관련 변수들은 OECD/AIAS ICTWSS의 데

이터를 활용한다. 해당 데이터는 체계적인 수집 과정과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

여 국가 간 비교가능성과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 외에

도 단체교섭의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와 조정 

수준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파성을 측정하는 내각 당파성 변수를 우파(0), 중도(1), 좌파

(2)의 명목형 변수로 활용한다. 내각 인사들의 정당 소속 비율을 나타내는 아

르밍겐 외(Armingeon et al., 2023)의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여 정부의 이념 성

향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좌파 정당 구성원이 내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해당 정부를 좌파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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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기술통계>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총관측치

시장소득 지니계수 47.0 4.4 32.3 56.4 1,205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31.7 6.9 16.8 53.2 1,205
노조 조직률  31.1 21.2 4.2 93.9 917
중앙집중화 2.0 1.0 0.9 4.9 1,048
조정 0.3 0.5 0.0 1.0 1,063
정부 내각 

당파성
0.8 0.9 0.0 2.0 981

실업률 7.8 4.0 1.7 27.8 1,183
인플레이션 7.4 42.6 -4.5 951.7 1,199
제조업 비중 15.5 4.8 4.6 35.0 1,117
무역의존도 86.0 51.5 15.8 388.1 1,185

이 연구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제조업 비중, 무역 개방도 등의 변수들을 통

제한다. 경기 확장기와 침체기의 고용 및 임금 변화는 소득 불평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특정 

기술이나 직업군의 수요를 변화시켜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술 이전 등은 국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표1>의 기술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노조의 조직률이 감소했음에도 

평균 31%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간 편차가 존재한다. 단체교섭의 중

앙집중화 정도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노동 관련 변수들의 국가별 

차이는 각국의 고유한 교섭 환경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변수 및 통제 변수들을 활용하여 노조가 소득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

라, 교섭 제도 및 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영향도 고려할 것

이다. 이를 통해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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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고정 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2>에 제시된 결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

계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제도적 변수들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정치적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였다. 상술하였듯이 소득 불평등을 시장소득과 처

분가능소득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 중 1-2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중앙집중화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

직률 자체는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조 조직률과 중앙

집중화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

에서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시장 임금 분포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조정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맥락이 노조의 영향력을 조건 짓는다는 이론(Darvas 
et al., 2023; Doellgast & Benassi, 2020)을 뒷받침한다. 노조의 불평등 완화 효

과가 단순히 조직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발전해 온 

노동시장의 사회적 제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Visser, 2013). 이
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단순히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를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치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서 노조 조직률과 중도 정부 비중의 상호작용

이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조건 효과를 동시에 투입한 모델 1-5에서는 중도 정부와의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두는 정부와 

노조의 협력이 시장 교섭력 증대를 통해 임금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중앙집중화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을 고려할 때,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 과정에서 정치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모델에서 노조 조직률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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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두 가지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 모델 2-2에서는 중앙집중화가 유의미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노조의 영

향력이 시장소득 분배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분배 과정까지 확장됨을 보여준

다. 시장소득 모델과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가 노조와 소득 불평

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노조의 효과는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 환경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들에서는 중도 정부 변수의 조건적 효과만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좌파 정부의 조건적 효과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상

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 2-5에서도 같은 결과가 지속되었으며, 중앙집중화와

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통적인 권력자

원 이론의 예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루에다(Rueda, 2005)의 내부

자-외부자 이론에 부합한다. 또한 중도 정부가 다양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노동시장 정책에서 중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있어 노조와 중도 정부 간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통제 변수에서 실업률은 모든 모델에서 소득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확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이 소득 불평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족하지만, 모든 모델

에서 일관되게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소득 불평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실업만큼 강력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는 일관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1990년 이후 발생한 세계화된 생산과 소비의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1>은 모델 1-5와 2-5에서 노조 조직률과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을 그래프로 제시한다. 모델 1-5
에서는 중도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모델 2-5에서는 중앙집중화 및 중도 정부

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 완화는 노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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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상승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제도적 기반과 노조 조직률이 동시에 제고되

어야 함을 주장하였던 기존 연구의(Guschanski & Onaran, 2022; Keune, 2021) 
견해와 일치한다.

정치적 변수에 관한 분석 결과는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모두

에서 권력자원 이론의 주장(Huber & Stephens, 2010; Korpi, 2022)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의 좌파적 성향이 강화될수록 재분배가 증

가하며(Rueda, 2008), 노조와 좌파 정부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만든다(Alexiou & Trachanas, 2023)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노조 조직률과 좌파 정부 간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팔리어와 텔렌(Palier & 
Thelen, 2010)은 좌파 정부 집권 시기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

음을 지적한다. 특히 좌파 정부가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직면하여, 노조와의 

협력이 오히려 노동시장 내부자의 이익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고
티에(Gautié, 2011)는 좌파 정부의 유산이 강한 프랑스에서조차 내부 노동자들

이 고용 유연화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노동자들의 희

생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좌파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내부자의 임

금을 극대화하려 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 이후 서유럽의 사민당과 중

도좌파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부자와 좌파 정당이 소

득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노동정책은 결과적으

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도 정부와 높은 노조 조직률의 결합이 시장소득 개

선 및 재분배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

등 완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중도 정부가 좌

파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노조와 중도 정부 간 연계가 형성된다는 

기존 연구(Kelly, 2009)의 주장과 일치한다. 

중도 정부와 노조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이유는 권력자원 이론을 

넘어서는 좌파 정부와 중도 정부 간의 차별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중도 정부

는 좌파나 우파에 비해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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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념적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도 정부가 노조와 협력하면서도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 이해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이 진행된 시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 동안 중도 정부는 전통적인 노조의 이익

과 새로운 노동 형태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다루려 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중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

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조 조직률 증가, 중
앙집중화된 교섭 구조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동시에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중도 정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시

장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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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득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노조 조직률
-0.290
(0.246)

-0.174
(0.246)

-0.054
(0.194)

-0.048
(0.176)

0.039
(0.178)

-0.354***
(0.104)

-0.283**
(0.142)

-0.217***
(0.074)

-0.197***
(0.075)

-0.143*
(0.099)

중앙집중화 정도
-0.040
(0.064)

-0.045
(0.064)

-0.086
(0.066)

-0.068
(0.059)

-0.090
(0.063)

0.037
(0.036)

0.038
(0.031)

0.021
(0.039)

0.025
(0.038)

0.031
(0.032)

조정 메커니즘
-0.108
(0.151)

0.139
(0.242)

-0.069
(0.155)

-0.096
(0.144)

0.201
(0.211)

0.074*
(0.042)

0.211*
(0.112)

0.081*
(0.044)

0.076
(0.048)

0.207*
(0.111)

정부 내각 당파성

중도 정부
0.009

(0.053)
-0.004
(0.041)

0.012
(0.049)

-0.011
(0.028)

-0.012
(0.020)

0.003
(0.023)

좌파 정부
0.078

(0.047)
0.077

(0.047)
0.090*
(0.049)

0.020
(0.023)

0.027
(0.025)

0.034
(0.027)

노조 x 중앙집중화
-0.124*
(0.066)

-0.065
(0.059)

-0.080***
(0.028)

-0.075***
(0.026)

노조 x
 조정

-0.124
(0.175)

-0.202
(0.146)

-0.061
(0.0.61)

-0.066
(0.055)

노조 x 중도 정부  -0.289***
(0.071)

-0.251***
(0.066)

-0.106***
(0.036)

-0.076**
(0.026)

노조 x 좌파 정부
-0.005
(0.046)

0.018
(0.043)

-0.033
(0.026)

-0.034
(0.027)

<표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조 조직률의 효과



세계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제도적·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190

a. ***: p<0.01 **: p<0.05 *: p<0.1    b. 표준화 계수를 사용함

시장소득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실업
0.210***
(0.046)

0.206***
(0.048)

0.174***
(0.046)

0.184***
(0.043)

0.177***
(0.043)

0.071***
(0.025)

0.061**
(0.025)

0.053**
(0.025)

0.056**
(0.023)

0.055**
(0.024)

인플레이션
1.082*
(0.607)

0.796
(0.569)

0.274
(0.599)

0.307
(0.590)

0.137
(0.576)

0.525**
(0.233)

0.345
(0.227)

0.211
(0.222)

0.200
(0.231)

0.104
(0.252)

제조업 비중
0.018

(0.082)
0.023

(0.080)
-0.057
(0.065)

-0.074
(0.066)

-0.068
(0.065)

0.024
(0.046)

0.026
(0.043)

-0.014
(0.034)

-0.014
(0.035)

-0.012
(0.033)

무역의존도
0.052

(0.104)
0.090

(0.098)
0.045

(0.104)
0.068

(0.101)
0.095

(0.097)
-0.003
(0.050)

0.021
(0.048)

0.014
(0.049)

0.018
(0.047)

0.040
(0.044)

R제곱 0.480 0.502 0.546 0.571 0.586 0.277 0.310 0.279 0.302 0.349
사례 수 747 747 661 661 661 747 747 661 661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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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노조 조직률과 소득 불평등 간의 조건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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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1990~2019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

조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단순히 조직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맥락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Doellgast & Benassi, 2020; 
Garnero, 2021). 이러한 접근을 통해 노조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이해

를 넘어서,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와 정부의 정파성이 노조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건 짓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조의 조직률은 여전히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가능소득에서 그 효과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장소득이 처분가능소득으로 전환되는 정치·사
회적 과정에서 노조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는 직접적인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재분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acdonald, 2019; Mosimann & Pontusson, 2017). 다만 시장소득에 

대한 노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단체교섭 

제도와 같은 구조적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내부자-외
부자 이론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임금 교섭의 제도적 맥락, 특히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수준이 노조

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조건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과 

중앙집중화의 상호작용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모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하에서 노조의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이 시장 임금 분

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Darvas et al., 2023). 

해당 결과는 노조의 영향력이 조직률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이상 발전해 

온 산업자본주의의 사회적 조정 기구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발전한 단체교섭 제도들은 노동시장의 경쟁 과정에 대

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Visser, 2013).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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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노조 조직률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제고할 것을 주장한 기존 

연구의 견해와 일치한다(Guschanski & Onaran, 2022; Keune, 2021). 즉 소득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노조의 조직적 힘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교섭 체계의 구

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맥락에서 노조와 중도 정부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념적 성향 변수와 노조 

조직률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중도 정부에서만 유의미한 불평등 완화 효

과가 나타났으며, 좌파 정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통적

인 권력자원 이론(Huber & Stephens, 2010; Korpi, 2022)과 다소 상반된 결과

로, 1990년대 이후 노조와 좌파 정부의 연대가 반드시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

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노조가 전통적 연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행동

하고(Jansson, 2017), 중도 정당들이 정치시장에서 정책을 매개로 새로운 동원

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권력자원 이론의 기존 논의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관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중도 정부의 유연한 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의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다루는 데 유리했을 가능

성, 좌파 정부가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직면하였을 가능성(Rueda, 2005)이 

그것인데, 양자는 상호보완적 설명을 제시한다. 중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연

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아우

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정치적 변수들을 노조 영향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종합

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노조를 단순한 경제적 행위자가 아닌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모두 활용하여 노조

의 1차 분배 및 재분배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소득 지니계

수에서는 노조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림으로

써 1차 분배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처분가능

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노조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분배 정책에도 영

향을 미침으로써 2차 분배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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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또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교섭 중앙집중화의 상호작용, 그리고 노조와 

중도 정부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결

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단순히 조직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중도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은 전통적인 좌우 대립 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앞으로 정치시장과 노

동시장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노조가 제도적 및 정치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에, 앞으로도 노조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발견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조 조직률은 10% 중반이라는 낮은 수치에 머

물러 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

다. 더욱이 약한 노조, 그리고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의 부재가 노-자 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신광영, 2019)과 노조의 조직화가 오히려 노사관

계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Lee et al., 2008)은 한국에서 노조가 불

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이 정당 체계에서 배제되어 왔던 상황(Kwon, 2022)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노조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제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는 제시한다.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 체계의 구축과 중도 정부와의 협력 모색은 한국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조정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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